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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제학술심포지움 - 전쟁과 야스쿠니신사 
결과보고서
1. 학술회의 기획배경
-야스쿠니신사 문제가 한 중 일 동북아관계의 주요 갈등요소로 부상

-한․중 양국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일본 수상과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되고 있음.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일본사회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경제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참배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음.

-일본 자민당은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착수

-일본 야당을 중심으로 A급전범의 분사론, 제3의 추도시설 건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 제3의 추도시설 건립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

-미 의회에서 야스쿠니신사 관련 공청회에서 강도 높게 일본 비판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되어 있는 일본인 뿐만 아니라, 2만 1천여 명의 한국인, 2만 8천여 명의 대만인 문제에 대해 유족 대표들이 이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민족문제연구소 한겨레21과 야스쿠니재판지원 공동 캠페인 전개

-2006년도 서울에서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세계의 눈으로 야스쿠니를 본다-Looking at Yasukuni through eyes of the world” 개최, 2007년도 뉴욕에서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인권, 문명, 평화의 눈으로 야스쿠니신사를 본다- Looking at the Yasukuni Shrine with the of Human Right, Civilization and Peace" 개최

-중국계 Li Ying 감독의 “Yasukuni" 영화상영을 둘러싸고 사전 검열과 표현의 자유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2008년 8월 한국, 대만 개봉을 예정하고 있음.

-일본 우익들은 야수쿠니 공격에 맞서서 “남경의 진실 제1부, 7인의 사형수”(「南京の眞實」 第一部「七人の『死刑囚』」)영화로 제작하여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에서 공개 상영 추진중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본질은 구명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학술회의 개최 목적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대만, 일본, 오키나와 4개지역의 전문가들이 전쟁과 야스쿠니신사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분석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한 각국별 견해의 차이를 조망

-한국, 대만, 일본, 오키나와 4개지역의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활동 소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겸한 국제적인 연대운동 전개(심포지엄과 별도의 문화행사, 전시회, 촛불집회 등 기획)

-향후 UN인권이사회 제소 방안 모색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3. 학술회의 사업개요 
3-1. 사업개요

1) 주제 : “전쟁과 야스쿠니신사”

2) 일시 : 2008년 8월 10일(일)

3) 장소 : 도쿄 일본교육회관

4) 주최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 일본, 오키나와 위원회

5) 주관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6)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3-2. 참가자 인적사항

○ 한국

-이석태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야스쿠니신사한국인합사취하소송 고문변호사

-한명숙 : 전 국무총리, 17대 국회의원

-이희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야스쿠니신사한국인합사취하소송 원고 대표

-박한용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서우영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사무국장,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김은식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 일본

-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 동경대학 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교수, 

“靖國問題”, 戰爭責任論“ 등 다수 저서 발간

-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俊) : 일본 변호사, 

한국인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원고측 대리인,

- 야스다 코이치(安田浩一) : 저널리스트, 전직 마이니찌 신문사 기자, 

헌법과 노동문에 관한 전문 취재기자 

- 나카지마 다케시(中島岳知) : 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일본의 정치사상과 종교, 내셔널리즘에 대한 연구자

- 서 승(徐 勝) : 평화학자, 리츠메이칸 대학 코리아연구센타 소장 

-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 강제연행 , 기업책임추급재판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즈시 미노루(辻子実) : 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의모임 도쿄 사무국장

- 이영채 : 일본 야스쿠니반대 촛불행동 실행위원회 사무국장 

○ 오키나와 

- 마타요시 세이키요 : 오키나와대학 교수 (동아시아지역 연구 전공)

- 긴죠 미노루(金成實) : 오키나와 야스쿠니합사취하소송 원고단, 유족

3-3. 세부일정

- 8월5일 : 일본교육회관 전시회 오픈

한국일본, 오키나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야스쿠니관련 작품 전시회 

- 8월9일 : 2005 한일공동제작 다큐멘터리 ‘안녕 사요나라 상영’

- 8월10일 

14시- 17시 국제학술 심포지움

1부 - 주제발표

2부 - 토론및 피해자 증언 

18시- 20시 문화콘서트

20시- 21시 촛불공동행동 (야스쿠니신사 주변행진) 

4. 총괄평가
- 야스쿠니신사문제에 대한 일본내 운동역량의 제고와 확산에 기여 

- 일본내 주최 측의 긍정적인 평가와 사업만족도가 매우 높음

- 야스쿠니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학술행사중심의 진행에 대해 일본주최 측의 건의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행사와 이벤트적인 요소를 결합, 원래 기획했던 학술행사 보다 내용성이 약해짐.

- 대만측의 불참으로 4개국 공동 논의가 무산되어 오는 10월 제2회 역사NGO대회에서 연속 워크셥을 개최하기로 함 

- 향후 야스쿠니신사 합사철폐 운동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와 일본내 여론 환기에 기여

- 한국, 일본 , 오키나와 운동단체들의 유대강화와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 

4-1 일본 내 평가
　　　　　　　　　　　　　　　　　　
08年 平和の灯を　ヤスクニの闇へ！キャンドル行動報告
８月10日、06年に続き2回目の「平和の灯を　ヤスクニの闇へ！キャンドル行動」を韓国・台湾・沖縄・日本4地域共同行動として開催しました。

08年キャンドル行動のテーマは「ヤスクニ・戦争・貧困」。このテーマに沿い、8.10は、第1部：トーク、第2部：証言、第3部：コンサート、最後にキャンドル・デモの順に進行しました。
　第1部は、「靖国神社が孕む問題は、A級戦犯合祀問題につきるのか」「若い世代、貧困層がナショナリズムに絡めとられていくことをどう考えるか」等をめぐる、韓明淑（韓国元総理）、中島岳志（北海道大学教員）、安田浩一（ジャーナリスト）、高橋哲哉（東京大学教員）さんのトーク。「ヤスクニ問題は、過去史清算の問題」（韓）、「靖国は“大東亜戦争”肯定論の自己主張を始めた」（中島）、「“地味”で、普通の若者がヤスクニに集まり始めた」（安田）、「護憲運動の側が、赤木智弘さん、彼の『「丸山眞男」をひっぱたきたい　31歳フリーター、希望は、戦争。』という主張を知らない」（高橋）。新自由主義「改革」、戦争国家づくりの進行の下で、不安定雇用・貧困を強いられる若者たちにとって、現実は決して「平和」ではありません。そして彼らの「自己」存在は限りなく希薄化しています。「平和」を虚妄と見、ヤスクニ、ナショナリズムが“拠りどころ”となってしまう現実、そして、それを“許している”運動の側の課題、これをどう克服していくかが問われています。
　第2部では、吉田哲四郎（日本）、金城實（沖縄）、李熙子（韓国）さん、3人の遺族が証言されました。3人の証言を通じて、民間人も植民地出身者も否応なく動員した戦争の実相、遺骨も返さないのに合祀だけして済ます欺瞞、靖国と国の癒着などが明るみに出されました。証言を通じて、靖国の闇が隠す理不尽、不合理の一端に灯が当てられました。
第3部コンサートは、日韓のアーティスト等の共演。韓国からは民衆歌手・孫炳輝さん、「冬のソナタ」などに出演した俳優・権海孝さんがステージに立ち、「イムジン河」などを熱唱しました。日本からは寿が出演、沖縄民謡、「前を向いて歩こう」などを歌いました。最後は、出演者、観客がステージに上がりもう一度「イムジン河」を歌い、コンサートは盛り上がりの中で終わりました。
　そして、最後はキャンドル・デモ。700人ほどの参加者が教育会館から錦華公園までのコースをキャンドル、プラカードを掲げてデモを行いました。沿道では右翼が口汚く罵り、デモ隊への突入を図る者もいましたが、参加者は「合祀を取り消せ」「ノー！ヤスクニ」などのシュプレヒコールをあげ、最後までデモを貫徹し、8.10キャンドル行動を締めくくりました。

　小泉首相（当時）が8.15に靖国神社に参拝した06年ほどの「盛り上がり」は見られなかったものの、08年キャンドル行動は文化、今日の思想状況にも切り込むかたちで内容的にはいっそう深化した企画として取り組むことができました。
　多くの方がたのご支援、ご協力に厚くお礼を申し上げます。
（注：「『靖国』の闇に分け入って－アートで表現するYASUKUNI」（8.4～11）については裏面の古川美佳さんの報告をお読みください） 　

　2008年９月４日 平和の灯を！ヤスクニの闇へ 

　　東アジア反靖国キャンドル共同行動実行委員会
4-2 일본 보도기사

「『靖国』の闇に分け入って―アートで表現するYASUKUNI」の報告と御礼
　猛暑からいつのまにか秋を迎える候となりました。

今夏、「平和の灯を！ヤスクニの闇へ　キャンドル行動―ヤスクニ・戦争・貧困」とのテーマのもと、韓国・台湾・沖縄・日本（ヤマト）を結んだ行動に連動して、「『靖国』の闇に分け入って―アートで表現するYASUKUNI」と題する美術展を去る８月４日～１１日まで日本教育会館１F一ツ橋画廊で開催しました。｢靖国問題｣に美術を通じて向き合い、芸術と文化、そして対話で「靖国」の闇を照らし出す初めての試みでした。
　この美術展には、以下のような着目すべき点があげられました。

まず、ヤスクニをテーマに市民運動家たちと美術家たちが連帯して表現するという、相互にとって稀有な場が創出され、これにより幅広い観客を動員することができた点。次に、戦争を体験した世代から戦争を知らない若い世代まで、各世代の参加アーティストたちが各々の立場で歴史の記憶をつなぎ表象化した点。また、東アジア４地域のアーティストたち（安星金、洪成潭、井上修、金城実、井口大介、池田龍雄、大川祐、桂川寛、小島昇、富山妙子ら）が、日本人としての内なる視線と共に、「帝国日本」の植民統治下にあった「外」と「内」が交差する視線によって、ヤスクニを多角的に照射した点。そして、ヤスクニの「死者」が抱える人間の不条理を、美術表現を通じて人間の感性・情緒によって感じさせた点。さらに、イデオロギーを超え、人の生命の観点からヤスクニを問い、「慰霊」のかたちを示唆した点などがそれです。
こうした展示に加え、韓国の祥明大学・高慶日教授と学生たちによる「靖国風刺漫画展」、日本の「日本軍＜慰安婦＞問題アジア女性連帯会議実行委員会」との連携による作品なども展示され、多様なジャンルからヤスクニが表現されたことも見逃すことはできません。
　さらに参加アーティストたちをまじえて、８月９日に行った美術展関連リレートークでは、第１部「ヤスクニと表現をめぐって」（針生一郎／文芸美術評論家、鈴木邦男／一水会顧問、毛利嘉孝／社会学者ら）、第２部「東アジアと天皇制」（山口泉／作家、徐勝／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長ら）というテーマで、左右の思想、政治と芸術を分断するのではなく、ヤスクニの本質に分け入ろうと議論が交わされました。
　美術展、そして１００名近い聴衆で賑わったトークの現場にいらしてくださった方々、お力添えをくださった方々に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ます。とはいえ、この一連の試みにも不十分な点も多々あったことは否めません。今後は、その反省点をふまえ、「作品をつくること、見ること」から体感した経験をもとに、さらなる深度と広がりをもって、目前にある「靖国問題」に文化芸術的観点からも取り組んでいく所存です。
キャンドル行動実行委員会一同より、あらためて皆様からのご支援に御礼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平和の灯を！ヤスクニの闇へ　キャンドル行動実行委員一同
美術展企画者：古川美佳（朝鮮美術・文化研究） 

2008 국제학술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1부 주제발표                                   

                                               사회 : 김은식 (金銀植)

0 서 승 (徐 勝)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선택”
-일본에 있어서 야스쿠니 신사는 무엇인가 ?
0 한명숙 (韓明淑) “야스쿠니신사의 본질- 역사인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 

0 内田雅敏 “靖国イデオロギーから訣別が出来ないままの日本社会”

- 靖国問題の本質は何か – 

0 辻子実  “靖国神社参拝違憲訴訟・侵略神社・国立追悼施設”

0 又 吉 盛 清  “琉球・沖縄から見た｢靖国問題”

0 이희자 (李熙子) -證言-




2부 토론                 
	사회 :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0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0 야스다 코이치(安田浩一) 

0 나카지마 다케시(中島岳知) 

0 이영채 (李永采) 
0 서우영 (徐宇泳)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선택”
-일본에 있어서 야스쿠니 신사는 무엇인가 ?-
서 승(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소장)
１．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의 당위성

  20세기는 ‘전쟁과 폭력의 세기’라고 했다. 더욱이 동북아는 근대이후 서구제국의 각축장이 되어, 아편전쟁, 청일전쟁, 노일전쟁, 1차세계대전, 중일전쟁, 2차세계대전, 조선전쟁, 월남전쟁까지 전쟁과 그 결과 수 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1,2차세계대전 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전쟁은 하지말자’는 맹세를 했으며, 그 여망은 국제연맹이나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탄생케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다시 냉전의 ‘붕괴’와20세기의 종언을 맞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인류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을 보면,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파괴를 몰고 올 전쟁도, 혁명도, 폭력적인 권력장악도 있을 수 없으며, 평화의 당위성은 절대적인 명제가 되어 있다.

2. 남경학살과 ‘야만국’ 일본

동북아 평화를 구상함에 있어서 우선 지금의 역사적인 시대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특징은 산업자본주의의 세계적인 팽창의 과정에서 동북아는 그 시장으로 편입되어, ‘서세동잠’ 속에서 동북아는 강압에 의해 근대세계에 끌려 들어왔다. 일본은 일찍이 서구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천황제 군국주의제도를 정비하면서, 서구추종,  동북아 침략에 의해 ‘동북아의 소제국’으로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게 되었다.

  작년은 명치유신 140주년, 중일전쟁 및 남경학살 70주년의 해였다. 일본에서는 남경학살에 대한 논의가 나름대로 활발했는데, 일반인 뿐 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 속에서도 학살의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경향이 강했다. 남경학살 부정론은 사실 무근설 에서 30만학살의 과대 포장설 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대다수는 숫자 문제에 관한 시비다. 수백명설부터 수만명설까지 여러가지있으나, 중국사람들의 남경학살 주장은 뻥튀기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학살 숫자는 거짓이니 따라서 학살도 없었다는 식의 묘한 삼단논법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 저변에는 ‘아무려면 그렇게 까지 참혹한 짓을 했을까..’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확실히 노일전쟁 후 일본에 끌고 온 러시아 병사들을 일정부분 인도적으로 처우했던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요즘 일본군국주의의 자존심회복 차원에서 예를 들어 영화 ‘호타루’에 묘사되어 있 듯이 치란知覽특공대기지의 한국인 특공병에 대한 전우들의 우정과 하숙집 아주머니의 애정이 미담으로 묘사하고 있듯이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세세한 일본군의 선행이나 미담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예를 들것도 없이 특히 아시아 삶들에게는 잔인무도했고,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눈길은 없었다.

  위서 언급했듯이 명치국가는 천황제, 서구 숭앙, 아시아 멸시를 세가지 기둥으로 하고 근대국가 건설에 매진했읍니다. 그 구호가 ‘문명개화’였다. 그 때 일본은 개화론자 후쿠자와가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개조할 것을 주장하여, 서구문명의 정수로 찬양하는 그리스 여자를 며누리로 삼을 정도로 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차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중국문학자 타케우치 竹內 好는 1945년 일제패망의 패허에 서서 ‘일본은 명치이래 문명을 향해 일심불란으로 달려 왔는데 골인해 보니까 야만이더라’고 했는데, 천황제 국가 일본이 추구해 온 것은 문명이 아니라 ‘야만’이었다는 것이며, 일본사람이 스스로 믿으려 하지 않는 남경대학살이 사람을 벌레만도 여기지않는 그 야만의 절정이었던 것이다. 그 야만의 칼날은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 자신으로 향하기도 했다. 군대내에서의 잔인한 기율은 말할 나위도 없고, 후방지원을 무시한 돌격대 ‘옥쇄’방식의 황군의 편성과 전술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군 전사자 중의 60%를 굶어 죽게 했다. 그 중에서 최대의 50만명의 전사자를 낸 필리핀에서는 40만명이 굶어 죽었고, 인파알 작전을 포함한 버마방면에서의 아사자는 전사자의 78%인 14만5천명, 뉴기니아전선에서는 12만7천의 전사자 중 90%가 아사자 였다고 한다. 이런 굶주린 짐승과 같은 군대는 당연히 작전지역에서의 약탈과 파괴, 학살을 일삼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야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서구 여러 왕과 제후들은 30년전쟁에 지쳐 웨스트파리아조약（1648년）을 체결한 후 그대 국제법과 평등한 주권을 전제로 한 주권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평등’은 조약을 맺은 서구문명국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그 들의 세계관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야만’의 백성에게는 문명의 사명을 핑자한 침략과 약탈, 그리고 지배가 서슴없이 저질어지고, 이 ‘문명’을 필사적으로 본받으려 했던 것이 아시아의 소제국, 일본이었던 것이다.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바로 차별과 지배의 논리를 그 속성으로 한다. 2005년 남아공 다반에서 열린 ‘반인종차별 세계대회’에서는 노예제와 식민지지배를 ‘반인도적인 죄’로 규정하려 했으나, 미국과 일본, 서구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만 사실은 누가 야만인가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여기서 명치 이후 일본은 애당초 문명 아니라 야만을 향해 매진하고 있었던 구도가 들어난다.

3. 일본에 있어서 야스쿠니 신사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명치 140년은 야스쿠니 140년이기도 하다. 야스쿠니신사는 지금도 일본인, 군국주의 일본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야만의 역사를 수호하고 있다
.

1868년 천황을 업은 사쓰마薩摩 죠슈長州 등의 지방세력은 도쿠가와막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메이지明治정부를 수립했다. 그리고 이듬해 메이지정부는 천황을 위해 목숨 바친 자를 기리는 ‘도쿄쇼콘샤東京招魂社’를 건립했다. 그것이 1879년(明治12)에 ‘야스쿠니징쟈靖國神社’로 개칭되었다. 야스쿠니신사는 국민의 이념 통제를 위한, 천황을 신의 정점으로 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신도國家神道의 핵심적인 시설이며, 육군성과 해군성이 관할하고 주로 육군 대신이 사제장宮司를 겸임한 군사시설이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 대상자는 중앙정부에 도전한 1877년(明治10)의 세이난西南전쟁에서 사이고 타카모리西鄕隆盛가 이끄는 반군을 토멸시키기까지는 일본 내전에서, 그 이후는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전쟁에서 오로지 천황에 충성을 다하고 죽었다고 인정되는 군인, 군속, 민간인 협조자 등이고, 이들은 야스쿠니신사에서 군신軍神으로 합사된다. 즉 그들의 물불 가리지 않는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기리고 부추길 뿐만 아니라, 합사된 자에 대해서는 계급에 따라 은급恩給이라는 형태의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등 황군 병사들을 전쟁에 몰아세우는, 전쟁을 독려하는 심리전의 장치로 설립되었으며,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주입하고 전쟁을 찬미하는  ‘국가 신도神道’로서 천황제와 하나가되어 군림한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패전 후 미 점령군에 의해 한때 폐지론이 일어났으나,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신도에서 벗어난 ‘독립종교법인’으로 둔갑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의미에서도 군사시설이지 종교시설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런 속임수를 아들이거나 부추긴 미 점령군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다. 일본 패전 후인 1945년 11월에도 육군 대신을 제전祭典위원장으로, 군복을 입은 천황을 맞이해 2차대전의 전사자를 합사하는 대대적인 초혼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듬해 9월에 독립종교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일본이 ‘독립’한 1952년 4월 이후 야스쿠니의 부활은 노골화되었다.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한 지 이틀 만에 일제 때의 ‘군인은급법’을 부활시킨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이하 유족원호법)이 공포․시행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과 그 유족들에게 연금과 조위금이 지불되었으며, 그해 11월에는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부지 3만 평을 공식적으로 무상 양여讓與했다. 현재 246만여 명이 영새부靈璽簿에 등재되어(포로가 된 자, 자살자, 사고사, 기타 불명예 사망자 제외. 민간인 중 종군 간호원, 군속, 학생정신대 등 포함) 있으며, 전사자는 아니지만 ‘쇼와昭和 순난자’로서 1970년까지 B·C급 전범 1000명을 합사했고, 1978년 10월 17일에 A급 전범 열네 명을 합사했다. 

‘대동아성전聖戰은 자위의 전쟁, 아시아민족해방전쟁’이라고 왜곡 찬양하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한중 양정부의 비판을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는 독립 종교법인으로 정부와 무관하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수상, 장관,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참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영새부에 등재되는 명표名票가 구 제국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일본 정부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의 원호국 조사과에서 공급되었으며, 유족 원호법의 원호금 지급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도 일본 정부의 주장은 단순한 눈가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 패전 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일본 수상은 열다섯 명이며 회수로는 64회에 이른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우경화와 더불어 천황제 군국주의 정체성을 부활시키기 위한 ‘기억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야 말로 일본정치구조와 정신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4. 전후 일본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나라인가?

  ‘대동아 성전’은 2000만에 이르는 아시아 사람, 310만이라는 일본인을 제물로 바치고 패배하고 말았다. 미진주군의 임무는 일본군국주의의 해체였으며, 그 무력화를 위해 군대해산, 재벌해체,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제도의 폐지, 이른 바 ‘평화헌법’의 제정 등의 전후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분단으로 몰아간 냉전의 시작은 일본에는 구원의 ‘카미카제’로 작용했다.   

  세계냉전의 시작과 중국에서의 공산당의 우세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중국중시의 구상에서 일본 중심으로 크게 전환케 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다루는 동경제판이 1946년1월19일에 설치가 선포되었으나, 제국헌법에서 국가주권을 총람總攬하고 있는 천황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에 재판자체가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였으나 전쟁의 핵심지도자인 A급 전범이 29명이 기소되었다. 1948년12월23일에 7명의 A급 전범이 처형되었으나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나머지 17명을 전원을 석방 함으로서 일본국국주의 해체의 의지의 후퇴를 드러냈다. 이어 6.25전야인 1949년에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으로 급선회하고 6.25가 발발하자 자위대를 가시화시키고, 군수공장의 재 가동을 허락하는 등 일본을 미군의 대 동북아 후방 기지화하는 방향을 명시했다.

  일본헌법은 구 제국헌법을 개정절차를 거쳐, 1947년11월3일에 공포되었다. 제국헌법의 폐지가 아니고 개정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헌법1조에서 상징적 천황의 존치와 주권재민이 규정되었고, 9조
에서 전쟁과 무력의 포기가 규정되었다. 이로서 전후 ‘평화와 민주주의’의 일본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헌법9조의 무력화가 진행되어 지금 일본은 세계3,4위의 군사대국으로 발 돋음 하여, 극기야 북한을 핑계 삼아 국제법적으로 절대위법인 북한 선제 공격론 이나, 핵무장론이 공공연하게 정치핵심부에서 공론화되고 있으며, 그 헛개비 9조마저 폐지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평화와 민주주의국가를 자처하고 행세해왔다. 그러나 진정 일본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나라인가? 평화국가라는 면에서 보면, 우선 위에서 살펴 본대로 일본은 군사대국화 되어 있으나 이라크전쟁 참전 전까지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없었으며, 명치유신 이후 패전까지 10년에 한번씩 저절러온 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침략전쟁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자위대는 국토방위에 한정된 ‘자위’를 위한 무력이라는 변명마저도 사라지고, 1999년에 공포된 ‘주변사태법’에 의해 한반도, 대만해협을 주무대로 산정하는 미군 군사작전에 ‘후방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자위대 해외파견법’이 논의 되면서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해외에 전개될 법적 근거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미군의 후방기지로서 625전쟁, 월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당당하게 군사적인 구실을 해왔다. 일본의 평화주의는 국내소비용, 홍보용임에 불과 함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떤가? ‘히노마루’, ‘기미가요(君의代)’가 버젓이 국기, 국가로 법제화되어, 일본군국주의 청산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전후개혁’ 속에서 제정된 교육법, 경찰법 등을 연이어 개악하고 있으며, 별건체포나, 미죄체포 등에 의해 시민적 기본권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일본 국내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본은 냉전시대를 통하여, 일관되게 미국의 정책에 추종하면서, 역대 아시아의 나라들의 독재정권을 지지, 옹호해왔다. 국민을 대량학살하고 37년의 계엄령을 선포한 대만의 장개석, 인도네시아의 스할트, 필리핀의 말코스, 월남의 고 딩디엠,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도 마찬가지다. 인종차별국가 남아공에서는 일본사람은 ‘준 백인’으로 명예로운 자리를 향유했다. 나카소네는 세계의 빗발치는 비난 여론 속에서 전두환의 대통령취임식에 외국원수로서 맨 먼저 참석 함으로서 전두환 정권의 국제적인 인정의 견인차가 되었다. 억압 받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일본은 ‘민주주의’국가라고 인식될 수 있을까? 

5. 전후 일본의 국제정치적인 구도

  1952년4월,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7년간의 미군 점령시기를 마치고 일본은 ‘독립’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강화講和조약으로서 일본과 교전상태에 있었거나 피해를 받은 나라들과 과거의 전쟁상태에 법적으로 종결을 짓고, 일본 군국주의 청산이 끝났음을 문서화하는 것인데, 일본을 동북아 군사전략의 도구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와 그에 영합한 일본과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조약은 미국의 패권하에 있는 나라들하고만 체결된 편면片面조약이었으며, 일제의 주된 교전국이자 피해국이었던 중국이나 소련이 참가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미 독립국가였던 우리나라도 배제되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1952년4월25일 같은 날에 미일안보조약과 일화日華평화조약을 끼어서 3위 일체로 발효되었다. 그 당시 미일안보조약의 본질은 제1조
에 나타나 있다.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일본국내 및 그 근처에 배치하는 권리를 일본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이 군대는 극동에서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고, 아울러 하나 또는 개 이상의 외부국가에 의한 교사나 간섭에 의한 일본국내에서의 대규모 내란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국의 요청에 따라 주어지는 원조를 포함하여, 외부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해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고 했다. 

요약하면, ①일본은 전토를 대상으로 미국에게 기지를 공여하고, ②미군은 그 기지를 극동의 군사전략용으로 사용하고, ③미군은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본의 사회주의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주둔하여, ④덤으로 일본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은 ①일본 ‘독립’ 후 에도 일본을 감시하기 위해 미군주둔의 보장을 받고,  ②일본을 동북아 군사전략의 기지로 사용하고, ③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가진 일본 민중을 억압하여, ④미국의 국익과 합치되는 범위에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일화평화조약은 국공내전에 패배하여, 국토의 3% 밖에 되지 않는 대만에 내몰린 장개석의 국민당정부를 중국의 정통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면서, ①장개석의 목숨을 구해줌으로 반공동맹을 구축하여, 동북아의 ‘분단체제’를 완성시키고, ②일본은 전쟁책임과 배상책임을 탕감 받고, ③미국의 신 중국의 압살 의지를 분명히 한 조약이었다.

이 삼위일체로 미국의 동북아 지배가 확고해지고, 일본은 미국의 손아귀 속에서 미국일변도로 외교안보, ‘경무장 경제성장 정책’에 의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로서 일본은 동북아 여러 민족, 민중에 대한 과거의 침략과 전쟁의 책임을 면탈 받고, 구 일제지배세력이 계속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므로 ‘평화와 민주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던 것이다. 
6. 고립하는 일본의 선택---미국일변도냐? 아시아와의 공조냐?

  일본은 냉전시대를 통하여 동북아에 등을 돌리고 미국만 바라보고 살아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냉전의 붕괴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의 확립이 일본에게 외교안보, 경제정책 등 모든 정책의 전환을 강요했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미국-다국적기업지배의 시장경제로 일원화되는 이른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동북아 시장이 급부상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게 중국시장은 이미 북미시장을 능가하고 ‘몸은 동북아 마음은 미국’의 이율배반현상이 일어났다. ‘죽의 장막’의 해소는 필연적으로 동북아국가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에 의한 새로운 관계수립을 의미하게 되어, 그 동안 모른 체 하고 지내왔던 과거청산이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게다가 일본국내적으로는 90년대부터의 거품경제가 붕괴하여 상대적인 일본경제의 지반침하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사람은 더욱더 이기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생활보수주의’로 치닫고, 자신상실과 불안 속에서 과거의 일제의 영광에 매달리는 극우적인 담론이 풍미하게 되었다. 거기에 세계적인 단독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9.11이후 반 테러전쟁을 내걸고 ‘전쟁의 지구화’를 기도하는 미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새로운 지구적인 군사전략을 도모하게 되어, 오래 동안의 숙원이던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일변도로 길들여진 일본의 버릇과 미국의 손아귀 안에서의 ‘자주적인 구사확장’은 허용하되, 그 이상은 넘을 수 없는 벽과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죄가를 씻지 않고서 근본적으로 다가설 수 없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딜레마 속에서 일본은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에서는 미국일변도노선이 정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러일전쟁시 ‘카츠라-태프트 밀약’과 영일동맹이래 ‘일본이 앵글로색슨 동맹일 때는 흥하고, 아니면 망했다’, ‘무조건 미국이다’라는 여론이 우세했고, 아베의 측근이었던 JR토카이의 카사이는 ‘동북아 공동체론은 미-일을 이간시키려는 중국의 음모다’는 주장을 하면서, 혐중, 혐한론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납치문제’를 빌미로 조선인 멸시를 저변에 깔고 있는 ‘조선 때리기’는 일본의 피해성을 강조하면서 싸인 스트레스의 발산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반대하여, 6자 협의에 토를 달다 보니,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어긋나고 일본의 고립을 자초했다. 아베 정권의 붕괴는 국민연금문제와 ‘정치와 돈’의 문제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납치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려 미의회에 대한 무리한 로비를 한 결과 부시의 눈 밖에 나갔다는 설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2005년도 야스쿠니, 일본군 위안부, 역사인식문제 등으로 동북아에서의 거센 ‘반일시위’를 자초한 일본은 고립했다. 05년11월에는 뉴스위크가 ‘친구가 없는 고독한 나라 일본’이라는 특집을 보냈고, 작년8월에는 아사히신문 후나하시船橋 기자가 ‘일본고립’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일본은 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치 이후의 140년사를 다시 점검하여, 동북아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심사 숙고해야 할 때다.
7. 이명박 정부의 대일 ‘실용주의’외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일본일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문제에서의 원칙을 고수하여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정부를 ‘친북반일정권’으로 규정하여 몹시 혐오했다. 그런 일본에게는 친미 친일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마치 고대하던 구세주의 등장과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대일정책은 한마디로 과거사에 구애 받지 말고 경제이익을 챙기자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북 실용주의노선을 표방하고 포용정책을 버리고 더욱 강경한 입장에 서서, 미일과의 유대강화를 주장하는 이명박정권은 결국 이미 지나가버린 냉전시대의 ‘한미일 반공동맹’을 부활시키자는 것인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에 의리를 지켜줄 나라가 아니고, 일본은 동북아에서 고립되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배이다. 일본을 믿고 동반자살이라도 할 생각인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반공동맹’의 발상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역사성의 망각과 중국을 비롯한 무서운 속도로 경제적 급신장하는 동북아국가들과 민중들의 거센 반발을 맞게 될 것이며, 동북아의 장래를 바라보는 지역 안보협력이며 동북아공동체의 구상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고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무슨 경제발전이며 세계일류국가건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일본과 잘 지내는 일은 과거청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럽에서의 독일문제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그 것이 일본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물론 외교는 강경일변도로 갈 수 없을 것이며, 전체적인 교류를 확대시키면서 일본에게 진정한 일본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야 하며,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본보수정치가가 한국의 국익을 위해준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다. 하물며 이대통령이 일제가 우리 민족과 민중들에 끼친 죄과를 자기가 멋대로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서운 과대망상이다.

  항간에 이명박정권의 대일외교의 숙원이 천황 방한의 실현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취임 전에 이상덕 특사가 가서 초청의사를 표명했으며, 일본정부와 외무성은 검토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기묘한 형상은 주한일본대사나 외무성 중추, 일본 우익은 천황방한 시에 혹시나 봉변을 당하여 일본의 위신이 크게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측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일본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천황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고 그러면 상이라도 내려줄 듯이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과 천황이 과거를 분명히 사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방한이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년 미 의회에서의 위안부결의에서 보였던 끝끝내 책임을 피하려던 뻔뻔스러운 일본의 추태, 대동아성전사관을 오늘도 고소하는 야스쿠니신사외 존재,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 하물며 아직도 민족의 반쪽인 북한이 법적으로 일본과 교전 중에 있는 마당에 천황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정신일까. 결국은 경제대통령이 푼돈을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동북아와 세계의 대세에서 벗어나서 본전도 못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8.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평화는 지금세계에서 절대적인 가치다. 동북아에 다시 냉전의 기류를 불러 일캬려고 하는 한미일동맹과 같은 냉전시대의 유물과 결연히 결별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를 구상함에 있어서, 우선 아편전쟁이래의 억압 받아왔던 동북아 민중들의 해방의 염원이 그 기조가 되어야 한다. 즉 서구와 일본(미일)이 지배해 온 동북아의 지역질서가 민중중심의 지역질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그 것을 위해서는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북아 규모의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국의 역사인식의 접근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폭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국가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민간주도로 시작하여, 차차 정부를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6자협의를 성공케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확립 (6.25전쟁의 법적인 종결)을 이루고 한편에서 남북,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비핵지대’설치로 나가 일본의 핵무장을 봉쇠하고, 미중러 핵보유국에대해 이지역에서의 핵무기의 반입, 소유, 위협, 사용에 대한 금지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6자협의를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관계국들에 의한 동북아 부전不戰조약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세째, 남북화해협력을 촉진시켜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북한을 동북아지역의 일원으로 맞아들여 정상적인 국가간의 협력 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네째, 동북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상설적인 지역협의체를 마련하여 청사진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지역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화폐의 제정이나 동북아개발은행이 구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 평화의 관건이 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확실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지역의 대대적인 경제, 문화,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국가간의 장벽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이상의 제안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할 지배(divide and rule)’ 를 받아온 우리, 동북아의 민중들이 연대하여 분단체제의 극복하여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보다는 ‘평화국가’ 일본이 더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유연하게 그러나 단호히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의 본질 – 역사인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한명숙 

야스쿠니문제 해결 위해 함께 하게 되어 반갑다.

오늘 일본의 뜨거운 날씨처럼 열기 뜨겁다.

후쿠다 총리는 취임 후, ‘아시아 중시 외교’를 선언, 8.15 신사참배 안 하겠다 발언. 참으로 다행.

야스쿠니문제의 본질은 총리의 신사참배의 문제나 A급 전범 분리문제로 해결되는 것 아님.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군속들의 영령을 안치한 곳임.

A급 전범의 위패가 야스쿠니신사에서 분리된다고 해서, 1000명에 달하는 BC급 전범이 안치된 야스쿠니가 군국주의의 본질을 벗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총리가 참배를 안 해도 정부의 대신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참배하지 않는가, 1945년 이후 금지되었던 국공립학교의 신사 방문행사를 올해 5월 공식 허용하므로 학생들의 참배가 이어져 야스쿠니의 정신이 어린 학생들로 이어질 것 아닌가)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역사교과서 왜곡 등과 함께 일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거사 청산문제 중의 하나다.

각각의 과거사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 뿌리는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신사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어제 야스쿠니 신사와 유스관을 방문했다.

세계 제 2차 대전 후의 기록에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독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36년 간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한국은 독립했다는 기록 대신에 1948년 ‘대한민국이 성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너무나 명확한 이 역사적 사실을 해방 6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종교의 이름을 빌려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것이 착잡했다.

일본에 대한 분노보다는 일본의 어리석음에 대해 오히려 불쌍하고 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정의로운 역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치욕의 역사, 학살의 역사, 침탈의 역사를 어느 나라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다. 

한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고 신뢰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가 어떠했는냐에 달려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역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탈한 적은 없지만 국내적으로는 정의롭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다루는 자세는 일본을 향한 단순한 공격이나 보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의 과거사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역사를 바로 잡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은 지난 정권에서 다양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해 왔다,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등을 설립, 과거의 역사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사정기관의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작업과 과거 사법기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촉발, 한일협정 문서공개 등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해 한국정부차원의 지원등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6월 시행: 참여정부 정부입법)

야스쿠니문제 해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목표는 역사의 진실규명을 통한 아시아와 한일의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1998.10.8 도쿄: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김대중 대통령-오부치게이조 일본총리 회담에서)

우리는 자주 전범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비교하곤 한다. 특히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패전과 분단의 멍에를 벗고 유럽연합의 지도적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지금도 그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 독일을 상징하는 헤르만 괴링은 1945년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독일은 괴링과 다른 전범들의 무덤이 훗날 나치당원들의 성지가 될 가능성조차 우려해 그들의 시체는 화장한 뒤 버려졌을 정도로 철저히 처리했다.

독일은 유대인에게 잔혹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의사(일명 닥터 데스) 아리베르트 하임을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46년째 수배중에 있다. 패전 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를 찾아 보상금을 주고 있으며 이 치욕의 역사를 자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쳐 다시는 이런 학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에 대한 이와같은 진실한 태도로 이웃 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 반대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 대신에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 책임자 처벌이라는 행동은 없이 입으로만 사과를 했을 뿐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1949년 이후 금지되었던 국공립학교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올해 5월부터 공식허용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국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문데, 강제연행 문제의 기술 축소 또는 삭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확산을 막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도조 히데키는 도쿄 전범재판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으나 그의 위폐는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되어 있다.

 야스쿠니는 한국인에게 있어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전 국민을 천황의 신민으로 전략시켜 침략전쟁의 도구로 내모는데 앞장 선 치욕의 상징이었다..

특히 야스쿠니신사에 2만2천명의 한국인과 2만8천명의 대만의 무고한 국민들이 일본 군국주의의 강요에 의해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그들의 위패를 강제로 합사시켰다. 독립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한국인의 혼이 야스쿠니에 갇혀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에서 천황을 위한 희생이 영광일지 모르나 한국인에게는 민족의 반역이며 치욕이다. 그들의 유족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반해 일본의 불행한 과거사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할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산의 결과 미국,캐나다, EU, 네델란드, 필립핀 의회결의안이 채택 되엇고 
도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한국: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정대협)

일본군위안부의 진실규명과 역사교육의 장 (민간차원 구축)

UN,ILO, AI(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캠페인과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안 채택, 일본의회에 법안 제출, 입법화운동 전개(여성의원,인권변호사) 이 전개되엇다.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한국, 대만, 일본, 오키나와 4지역의 연대활동은 국제적인 연대의 가능성 보여고 있다.
야스쿠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일본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일본의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 한국이나 전쟁의 아픔을 겪은 아시아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 일본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언제까지 일본국민을 과거사의 틀 안에 가두어 둘 것인가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는 것, 곧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만이 일본이 이웃나라와 세계인들오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또한 후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때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과거사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세계적 잇슈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의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역사의 진실은 하늘이고, 군국주의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손바닥이다.

靖国イデオロギーから訣別が出来ないままの日本社会
──靖国問題の本質は何か──
内田雅敏
１．欧州の５月８日と日本の８月１５日
昨２００５年６月２０日、ソウル青瓦台で行われた小泉首相、盧武鉉大統領の首脳会談は、その大半が靖国、教科書問題などの歴史問題に費やされた。拉致、核、６カ国協議、竹島（独島）問題など、今、日韓の首脳間で話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は多々ある。にもかかわらず、歴史問題でのやりとりに終始し、しかも言いっぱなし、聞きっぱなしで何らの成果がなかったという。
　　この報道を聞いて、５月の欧州との違いをつくづくと感じさせられた。欧州において第２次世界大戦が終了したのは６１年前の１９４５年５月８日だ。昨２００５年５月８日、９日、戦争終了６０周年を記念して欧州では、様々な行事が行われたが、そこには戦勝国首脳らと並んで戦敗国ドイツのシュレーダー首相の姿があった。
　　５月９日、モスクワ、赤の広場で行われた対独戦勝利６０周年式典でもブッシュ米大統領、シラク仏大統領、ブレア英首相ら５０を超える国や、国際機関の指導者が出席する中、ドイツのシュレーダー首相も「無名戦士の墓」に献花をした。
　　２００４年６月、フランスのノルマンディーにて挙行された連合国軍によるノルマンディー上陸作戦６０周年記念式典にもドイツのシュレーダー首相の姿があった。
シラク仏大統領に「式典にドイツの指導者を招待するのが望ましい」と進言したのは、戦時中のフランスの抵抗運動統一組織「レジスタンス全国評議会」の副事務局長を務めたロベール・シャンベロン氏（９０才）であった。同氏は毎日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て、「フランス人にとり、対独戦の終わりはファシズム・イデオロギーの解体を意味した。欧州市民がファシズムから解き放たれた。ナチズムからのドイツ国民解放でもあった。・・・我々はドイツ国民と戦争をしていたのではない。ヒットラー主義、ファシズムと闘っていたのだ。レジスタンス闘士の中には『ドイツ国民万歳』と叫びながらナチスに銃殺された者が大勢いた。ドイツ国民に恨みはなかった。」と語っている（２００５年５月９日毎日新聞夕刊）。
　　ドイツ史を専門とする三島憲一大阪大学名誉教授によれば、戦後のドイツはナチスの第三帝国の罪を認めようとする勢力とそれに反発する勢力のせめぎ合いの歴史であったという。このようなせめぎ合いを経ながら、なおいろいろ問題はあるにせよ、戦後ドイツは戦争責任、戦争賠償など歴史問題について真摯に向き合いフランス、ポーランドなど近隣諸国と話し合いを継続する中で、彼らから一定の信頼を得てきた。
　　１９７０年１２月、にポーランドのワルシャワを訪れた西ドイツ（当時）ブラント首相が、ナチスの犠牲者の慰霊碑に跪いて謝罪したことは、ポーランドの人々の心を揺さぶった出来事として記憶されている。
　　翻って日本はどうであろうか。小泉首相も前述した赤の広場での対独戦勝利６０周年記念式典に参列し、他の首脳と同じように「無名戦士の墓」に献花をしたが、彼はこの献花の意味を本当に理解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
　　欧州における５月８日は、アジアにおける８月１５日である。８月１５日にソウルで、北京で、南京で、香港で、マニラで、シンガポールで、小泉首相は先の戦争で斃れた無名戦士たちに献花をすることを考えたことが一度でもあるであろうか。
　　彼の頭のなかには、８月１５日に靖国神社へ行くことしかない。このような歴史認識の欠如した、情けない男を私達は首相として戴いているのである。「尖閣諸島に自衛隊を常駐させよ」「もし中国の艦船が領海内に侵入し警告しても退去しないならば撃沈すればいい。それで中国との摩擦が生じて紛争が起きたならば、日米安保に則ってアメリカが出てくるだろう。」（週刊文春・２００５年５月５・１２日号）等々排外主義を煽る、言葉の正しい意味における「アウトロー」石原慎太郎を都知事に戴いているのと同じく恥ずかしさの極みである。
１９４５年８月１５日、日本がポツダム宣言を受け入れたことによりアジアにおける戦争も終了した。ポツダム宣言の受諾は、日本の敗北であると同時に、前述した仏レジスタンスの闘士ロベール・シャンベロン氏の云い方に倣えば、日本の民衆にとっては天皇制軍国主義からの「解放」でもあった。翌、１９４６年１１月３日、私達は、主権在民、戦争の放棄、基本的人権の保障を三大原理とする日本国憲法を制定し、戦後の再出発をなした。それは、私達が《国のために殺す、国のために死ぬ、国のために死んだ人を顕彰する》靖国イデオロギーから訣別して民主国家として再出発することを世界に向って宣言したものでもあった。
その靖国神社──しかも１９７８年には東條英機らＡ級戦犯７名をも合祀している──へ近隣諸国からの激しい反発を受けながらもなお行くと言い張っている小泉首相の態度は正気の沙汰とは思われない。今や超国家主義のイデオローグと化し、「改憲」の旗振りをしているあの中曽根康弘ですら１９８５年８月１５日、総理大臣としての靖国公式参拝が韓国・中国などアジア諸国から批判されるや、特別国会において、「やはり日本は近隣諸国との友好協力を増進し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国である。日本人の死生観、国民感情、主権と独立、内政干渉は敢然と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が、国際関係において、わが国だけの考え方が通用すると考えるのは危険だ。アジアから孤立したら、果たして英霊が喜ぶだろうか。」と述べ、以後参拝を取り止めた。
２．靖国問題の本質を回避した参拝自粛論
ところで、韓国、中国など近隣諸国からの激しい非難（欧米からの批判もかなり出始めた）を受けて、日本国内においてもようやく小泉首相の靖国参拝に対する批判が保守派や経済界の中からさえも出始めた。ただこれらの批判も経済ベースを基底とした功利的、打算的なものが多く、靖国問題の本質を把えているとはとても思えない。
例えば、以下のように述べる。

①「首相が靖国神社にお参りするのは当然だ。しかし、世界の中で日本だけで生きているわけではない。日本はアジアの中で生き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引っ越し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この問題で近隣諸国、特に中国、韓国との関係がギクシャクして、国家、国民生活に重大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すれば、首相がお参りを当面控えるとか、外交的配慮はあってしかるべきだ。」
②「（Ａ級戦犯の）分祀（ぶんし）論が自民党内でも出てきている。これは極めてご都合主義的な議論だ。分祀を認めると、天皇陛下は法的責任はないが、道義的責任はどうなんだ、という（戦争責任の）議論が生じてくる。そんなことは絶対に許すべきではない。」
③「（戦時中は）みんなが『靖国で会おう』と言って亡くなっていった。これは歴史的事実だ。」
④「新たな追悼施設といっても、だれが参拝するのか。無用の長物になりますよ。」
①の見解は、古賀元自民党幹事長（日本遺族会会長）なども同様であり、保守の中にも同旨の発言をする人が少なくない。しかし、参拝が当然だとするならば、何故参拝を自粛する必要があるのか。近隣諸国に対して参拝の理由をきちんと説明するのが筋であろう。ここには何故近隣諸国が激しく反発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究明しようとする姿勢が全く見られない。
重要なことは近隣諸国の反発でなく、何故反発しているのかと、その理由について想いをいたすことである。問題は②③に絡む靖国神社をめぐる歴史的経緯にこそあるのであって、「互いに相手の気持ちを尊重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話せば分かる」（小泉首相）などというノーテンキなものでは全くない。加害者と被害者という立場の違い、文化の違いは厳然として存在するのであるから、そう簡単に分かりあえるはずがない。むしろ分かり合うのは困難だという認識に立って、相手の見解に真摯に耳を傾け、分かりあおうとする努力こそが大切なのであろう。
②はまさに問題の本質である。靖国神社はすべての戦争被害者を祀っているのではなく、天皇の軍隊を祀っている施設なのである。靖国神社が天皇の軍隊を祀る施設として作ら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会津藩など戊辰戦争における東北列藩同盟の戦死者達は──もちろん小泉首相の好きそうな白虎隊も含めて──「朝敵」として祀られていないことからも明らかである。その徹底ぶりは同じ会津藩でも蛤御門の変の戦死者は「勤王」として祀ら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もみ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自身の戦争責任と天皇の戦争責任をも併せ──いわば身代わりに──処刑されていった東條英機ら７名のA級戦犯の「霊」が靖国神社に合祀されたのは当然であり、分祀など絶対にできない。もしA級戦犯の「霊」が分祀されたら、その瞬間に靖国神社は靖国神社でなくなってしまう。
そして相も変らず飛び出す「A級戦犯は罪人でない」（森岡正宏厚生労働政務官、２００５年５月２７日朝日新聞）発言。
１９５３年には、「（戦犯として）早く殺されたがために、国家の補償を留守家族が受けられない。しかもその英霊は靖国神社のなかにさえも入れてもらえない」と、右派社会党の女性衆議院議員が国会で訴えたという。靖国神社大山晋吾広報課長も次のように述べる。「戦犯者は戦後、釈放と同時に復権したと解釈できる。亡くなった方々も国内法的には犯罪者ではありません。同じＡ級戦犯で、生きている方が大臣にもなっているので、当然亡くなった方々も名誉が回復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２００５．７．２５「アエラ」）

小泉首相も「Ａ級戦犯の話がたびたび論じられるが『罪を憎んで人を憎まず』は、中国の孔子の言葉だ」と述べて失笑を買った。「罪を憎んで人を憎まず」と孔子が言ったかどうか知らない。しかし、この言葉は、加害者が被害者に向って言う言葉でないことくらいは最低限知っておくべきだ。靖国神社は同じ日本人の死者でも「朝敵」を決して祀ってはいないし（赦していない）、大体、罪（侵略戦争の罪など）を認めていると云えるのか。
「日本の独立と日本を取り巻くアジアの平和を守っていくためには、悲しいことですが外国との戦いも何度か起こったのです。明治時代には『日清戦争』『日露戦争』、大正時代には『第一次世界大戦』、昭和になっては『満州事変』、『支那事変』そして『大東亜戦争（第二次世界大戦）』が起こりました。
戦争は本当に悲しい出来事ですが、日本の独立をしっかりと守り、平和な国として、まわりのアジアの国々と共に栄えていくためには、戦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こういう事変や戦争に尊い命をささげられた、たくさんの方々が靖国神社の神さまとして祀られています。また、大東亜戦争が終わった時、戦争の責任を一身に背負って自ら命をたった方々もいます。さらに戦後、日本と戦った連合軍（アメリカ、イギリス、オランダ、中国など）の、形ばかりの裁判によって一方的に、“戦争犯罪人”という、ぬれぎぬを着せられ、むざんにも生命をたたれた千六十八人の方々‐‐‐‐靖国神社ではこれらの方々を『昭和受難者』とお呼びしていますが、すべて神様としてお祀りされています。」（「私達の靖国神社」靖国神社社務所発行）
これが靖国神社の歴史認識である。日本の近現代史におけるアジアに対する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を聖戦として肯定する靖国神社の歴史認識は、後述する同社の設立目的からすれば当然であり、これを変えることは絶対にあり得ない。

③は、小泉首相も同趣旨の発言をくり返しているが、まさしく歴史的事実である。「靖国で会おう」という合言葉が意味する靖国神社とは、天皇が祭主となって戦死者を顕彰し、遺族に対して死という哀しみを喜びに転化させることによって「英霊」の再生産をするための装置であった。
「靖国は純粋な国内問題だから外国が口をはさむのは内政干渉だ、とも言い切れない。何故ならば第２次大戦で戦死して靖国に祀られることに日本国民が現在の中東のジハード（聖戦筆者、注）的意味付けをしていたからである。第２次大戦と靖国神社とは不可分の関係を持っていたことは我々自身が知悉している」（佐藤隆三・ニューヨーク大教授。２００５年６月６日秋田さきがけ）
つまり、靖国神社は日本の民衆を兵士として侵略戦争に狩り立てるための精神的支柱であったのである。前述したように、日本の戦後は靖国イデオロギーからの訣別であったはずであり、「靖国で会おう」というデマゴーグの否定から出発したはずであった。小泉首相の靖国参拝を近隣諸国が問題にするのは、まさにこの点にこそある。

「明日は自由主義者が一人この世から去って行きます。」と書き残し、１９４５年５月１１日、陸軍特別攻撃隊員として沖縄嘉手納湾の米機動部隊に突入戦死した慶応大学出身の学徒兵上原良司は、その「所感」と題する一文の中で、
「人間の本性たる自由を滅ぼす事は絶対に出来なく、例えそれが抑えられているごとく見えても、底においては常に闘いつつ最後には必ず勝つという事は、彼のイタリヤのクローチェも言っているごとく真理であると思います。権力主義全体主義の国家は一時的に隆盛であろうとも、必ずや最後には敗れる事は明白な事実です。我々はその真理を、今次世界大戦の枢軸国家において見る事が出来ると思います。ファシズムのイタリヤは如何、ナチズムのドイツもまた、既に敗れ、今や権力主義国家は、土台石の壊れた建築物のごとく、次から次へと滅亡しつつあります。」（「きけわだつみのこえ」）

と、日本の現状を批判するとともに、自分にとっての死は天国にいる先に亡くなった、愛する恋人に会いに行く途中でしかないと述べている。自由主義者として、「靖国で会おう」がデマゴギーであることを見抜いていた。
④については、小泉首相も「新たな追悼施設を作っても靖国神社は靖国神社だ」と同趣旨のことを言っている。
東條英機の孫であるという東條由布子は、「靖国があるのに新たな国立追悼施設は必要ない。もしつくるなら差し止め運動を始めますよ。」（２００５．７．１５東京新聞朝刊）ともっと明快だ。
そしてさらに「小泉さんは靖国参拝を約束したのに、国会では『東京裁判は受諾している。A級戦犯は戦争犯罪人だ』と答弁されました。どちらが本当なのか。英霊への熱い思いがあるなら、あの戦争が侵略戦争だったなどと言わないでほしい。」とまで言う（同上）。
日本の敗戦後、東條由布子ら東條英機の孫達が小学校で担任のなり手がいなかったり、あるいは担任から「東條君のおじいさんは泥棒より悪いことをした人です」と言われたりするなど心ない仕打ちを受けたことについては不当だとは思う。しかしかくまでも「聖戦思想」「靖国イデオロギー」から抜け出ていない発言を聞かされるとき、それではアジアで２０００万人、日本で３１０万人の死者はなんであったのかと問わざるを得ない。東條英機陸軍大臣作成にかかる「戦陣訓」中の「生きて虜囚の辱めを受けず」というお言葉のために、軍人、民間人を問わずどれほど多くの日本人が非命に斃れたか、歴史を学ぶことの難しさをつくづく思う。
３．靖国イデオロギーからの訣別こそ急務
赤の広場で小泉首相が「無名戦士の墓」に献花したように、諸外国では外国から来た首脳らがその国にある過去の戦争の犠牲者を追悼する施設に献花・追悼する習わしがある。

２０００年、沖縄サミットの際、来沖したクリントン米大統領は、１９９５年沖縄本島南部戦跡地に建立された平和の礎──無宗教であるだけでなく、日・米・韓・台湾など国籍を問わず、また軍人であるか否かをとわず、沖縄戦で亡くなったすべての人々の名前を刻んでその死を悼んでいる──に献花した。日本本土にもこれまで多くの外国の指導者が訪れた。しかし、靖国神社を参拝した首脳はほとんどいない。赤の広場で欧州首脳らと一緒に「無名戦士の墓」に献花した小泉首相は、このことの意味を考えたことがあるであろうか。
　ブッシュ米大統領、ブレア英首相がいかに小泉首相の「盟友」であろうとも前述したような歴史認識を有する靖国神社に参拝できるはずがない。
「靖国イデオロギー」からの訣別なくして、隣国との友好、共存、そして国内における民主主義の成熟はなし得ない。A級戦犯が分祀され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靖国問題の本質にかかわることでは全くない。靖国神社によって体現される歴史認識こそが問題なのである。
４．ヤスクニキャンドル行動

　　小泉首相は退任を目前に控えて、“公約通り８月１５日に靖国神社に参拝する”と言われている。靖国参拝それはまぎれもなく“侵略肯定のメッセージを世界に発することを意味するのであり、私達が東アジア諸国との和解と友好を決定的に阻害することになる。そしてこれを国内的に見るならば、現在進行中の改憲の動き、或いは「日の丸・君が代」の強制、愛国心教育の導入などと通底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私たちは今こそ未来に向って平和な日本、平和なアジアをつくり出してゆくために、首相の靖国神社参拝に反対します。８月１１日から１５日、広範な東アジア市民（日本、沖縄、台湾、韓国）と共に東京に結集し、「平和の灯火を！靖国の闇へ　キャンドル行動」と題して、集会、デモ、文化交流、「ヤスクニノー…」の人文字作りなどをして、日本国内はもとより世界に向けて発信することを計画中です。

靖国神社参拝違憲訴訟・侵略神社・国立追悼施設

ただ今、ご紹介にあずかりました、東京で提訴した「靖国参拝違憲訴訟の会」の事務局長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辻子実と申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はじめに‐靖国参拝違憲訴訟とは何か？の説明からさせて頂きます。
　　小泉首相らの靖国神社参拝は、日本国憲法第２０条に定める「政教分離原則」を侵す明白な違憲行為ですが、原告にとって、この行為は、靖国神社及び付属軍事博物館である遊就館の展示に象徴される侵略神社靖国神社の戦争賛美姿勢を肯定する。許すことのできない行為であり、その問題性を明らかにする裁判でもあります。
　　靖国神社は、“明治維新”という内戦を契機に作られましたが、それ以来、常に天皇の命令よる戦争は正しいという歴史観で、一貫しています。
　　朝鮮半島・台湾の植民地化も、満州でカイライ政権を作ったことも正しいし、アジア・太平洋戦争も、アングロサクソンに対する自存自衛のため、止むに止まれず開戦に至ったというのが、靖国の歴史観なのです。靖国神社は、「新しい教科書」以上に、戦前の国定教科書の歴史観を、戦後も一貫して堅持しているのです。
日本の戦争無責任・戦後無責任体制を象徴的に体言しているのが、靖国神社であり遊就館なのです。
　　靖国参拝違憲訴訟は、憲法２０条の政教分離原則に反する違憲訴訟であることはもちろんですが、日本の戦争責任、強いては、戦後責任を問う裁判であり、日本が再び、聖戦を起こすことを危惧する予防訴訟でもあります。

１．靖国参拝に関する小泉首相の発言の変化も確認してお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小泉首相は「首相になったら、靖国神社の公式参拝を行う。」から「個人として靖国神社に参拝するつもりだ。」と、違憲判決の影響で表現の変化はありますが、巧妙に靖国神社が戦没者を「顕彰」する施設であることは言及していません。
靖国神社に首相らが参拝することの効果は、中曽根元首相が８５年に発言している「国のために倒れた人々に、国民が感謝を捧げる場所があるのは、当然のことだ。さもなければ、だれが国に命をささげるのか。」に尽き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靖国神社の年間予算は、約２０億円、ドルで一七〇〇万ドルといわれていますが、靖国神社をプロパガンダ兵器と考えるならば、安価な兵器ともいえます。小泉らが、靖国神社参拝に固執する理由がここにあると言えます。
２．神社界の広報紙である「神社新報」では、小泉首相の靖国参拝を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かですが。
「神社新報」は論説で、「首相の靖國神社参拝の定着化を政治家の信念に頼るのではなく、国民こぞってその実現を期すために、神社界が為すべきことは山積している。」と述べています。靖国神社のみならず神社界にとっては、「国民こぞって」靖国神社に参拝することが課題ではなく、天皇が天皇として靖国神社に参拝することが最重要課題なのです。
１９７０年代に「靖国神社国家護持法案」が国会で審議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靖国法案」は、幸いに廃案になり、その後、陽の目を見ていませんが、その大きな理由の一つは、「靖国神社国家護持法案」に靖国神社自体が、反対を表明したことにあります。
靖国神社は、国家施設になることにより、共産党が政権をとった時、神社に赤旗が立つことを極度に恐れ、一宗教法人に留まることにより、「政教分離原則」に保護されるメリットを選択したのです。
一方、靖国神社の祭儀は「国家」としての祭儀でなくてはならず、他方では政治家がどんなに要求しようが、憲法の政教分離原則を盾に「Ａ級戦犯分祀はしない。」と宣言し続けています。
Ａ級戦犯「分祀」問題で、この矛盾がより明らかになりました。
３．各地で戦われている靖国参拝違憲訴訟については、「判決一覧」を参照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判決が分かれています。

　　日本全国６箇所で起こされた小泉首相の靖国違憲参拝訴訟では、ほとんどの裁判所が、憲法判断を避けていますが、４年９月３０日の大阪高等裁判所判決で「政教分離に違反する。」との、判決が確定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小泉首相は５年１０月１７日に靖国違憲参拝を強行しました。
しかし、小泉発言が「首相になったら、靖国神社の公式参拝を行う。」から「個人として靖国神社に参拝するつもりだ。」と変わってきているように、小泉個人が参拝しているのだと主張をしなくてはならない国及び小泉と、国家の神社であるためには小泉が内閣総理大臣の職務として参拝してもらわなくては困る、靖国神社側の立場の違いも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ます。
４．　憲法判断を回避した判決も多くあります。
　日本には憲法裁判所が存在しないため、靖国参拝違憲訴訟も、損害賠償という訴訟形態をとっています。
裁判所は、憲法が基本的人権を擁護するために存在するという基本理念に立って、憲法判断を回避するのではなく、積極的に公権力による違憲行為を糾弾すべきです。
「神社参拝が強制されているわけでないから、原告らの『宗教的人格権』『平和的人格権』などが侵されてはいない。」というような判決を出す裁判所もある現状は、司法が政治の前に、膝を屈めたと言って過言ではありません。
５．靖国合祀と戦没者通知の撤回を請求している｢在韓軍人軍属訴訟｣も闘われています。
　　在韓軍人軍属訴訟の訴えは、「親族は、日本の植民地政策下の強制動員で命まで奪われたのに、侵略戦争の協力者としてまつられた。意思に反する合祀は神道を信仰しない韓民族を侮辱する行為で、被害を受けた民族の人格権を侵害した。」というものです。
在韓軍人軍属訴訟では、原告に「生きていた英霊」も含まれているという事実まで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靖国神社は外国人を祭神にしない。合祀されている朝鮮半島・台湾の出身者は、すべて死亡時に日本人であったので、日本人として合祀したという考えに立っています。
ゆえに、朝鮮半島・台湾の出身祭神名もすべて、日本名です。
それにも関わらず、「仮に、大東亜戦争中、朝鮮半島出身者の人たちで戦闘行為中死亡した場合、靖国に祀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したら、それこそ民族差別でしょう。」というような論理を平気で展開する靖国護持派がいます。これこそ、靖国自己中心主義です。
６．靖国神社合祀への国の関与ですが、
　　靖国神社が、戦後祭神として合祀した数は２００万人を超えていますが、このような膨大な戦没者の死亡原因調査を神社独自で行えるわけはなく、そこには、国の協力がありました。
　　戦後、靖国神社合祀事務を統括したのは、厚生省援護局次長などを歴任した要蔵でした。彼は、終戦時に陸相の高級副官を務め、戦前も靖国神社祭神合祀判定の最高責任者でした。彼を中心に、国は戦後も、戦前と変わらない基準で、戦没者の靖国神社への合祀事務に協力し続けていたのです。
　

1． 靖国神社ではありませんが、私は「侵略神社」という本を書いていますので、韓国で行なわれる国際シンポジュームの意義を踏まえ、韓国・台湾・中国における侵略神社の歴史と現状も述べ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まず、朝鮮における侵略神社の実態ですが、
１９４０年は、神話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が即位した年から「２６００年」にあたるということで、国家神道下、最大規模の皇国史観キャンペーンが行われました。
このキャンペーンの一翼を担ったのが、学校と侵略神社でした。国内外を問わず神社が作られ、そのために、市民には募金・勤労奉仕という形で、根こそぎ動員が行われました。
「２６００年」キャンペーンは、当然、朝鮮においても繰り広げられ、その象徴ともいえるイベントが、「官幣大社神宮」の建設計画でした。
官幣大社扶餘神宮の、祭神は、・明治天皇・天皇・天皇・だったのですが、この祭神は、朝鮮神宮の祭神論議過程においても朝鮮総督府自身が、「等の人々を朝鮮人に崇敬させるとすれば、必ずしも良好の感想をもって崇敬するとは考えられない。もし、日本人の考えのみを標準として前記の神々をいて祭神に決めれば、その表面は順応しているように装うだろうが、本心では喜ばない。」と分析している神々でした。
そして、４５年８月１５日敗戦を迎えます。
朝鮮神宮の「尊厳」維持のため、８月１６日敗戦の翌日、早くも朝鮮神宮から、明治天皇所有太刀であった神宝剣が、２４日にはリ・ウの葬儀のため来朝していた宮内省のにより、総督府最後の飛行機で、神鏡が、宮内庁に「返納」されています。
朝鮮神宮の神鏡は、今も宮内庁に収納されているはずです。ということは、今また朝鮮神宮が再建されても、天に昇神している祭神を、降神させるためのが準備され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８．朝鮮における神社強制参拝の事例も紹介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１９３６年の「神社規則」制定を期に、朝鮮総督府による学校・神社を中心として、「皇民化」政策が全面的に展開されました。
１１月平安南道知事安武が、道内公私立中学校長会議を招集し、平壌神社への参拝を命じ、１２月には、天皇の次男で、の命名祝賀式を期して神社参拝を行うよう。当日、神社参拝が出来ないのなら学校内で式典を挙行するように命令を発しました。
１９３７年には、悪名高い「皇国臣民の誓詞」が制定され、朝鮮神宮参道の下に、巨大な「皇国臣民の誓詞」の碑というモニュメントまで建てられ、さらに、朝鮮総督府は神社不参拝の学校に容赦なく閉廃校を命じ、３８年までにミッション・スクール１８校の廃校を決定し、以後も閉廃校が相次ぎます。
アジア・太平洋戦争中には、神社を中心として、さらなる皇国臣民教育が行なわれました。
４５年８月１７日、敗戦の２日後には、朝鮮全土の牧師、役員級のうち、反日的と考えられていた人々を全員、抹殺する計画があった。とも伝えられています。
９．台湾における侵略神社の問題は、北白川らの靖国神社合祀問題に繋がります。
台湾の神とされていた北白川能久と、彼の孫で、二人目の皇族戦没者として「神社」の祭神だった北白川の２人を祭神とする神社は、敗戦によってことごとく消滅しました。
ところが５２年、靖国神社境内にある小さな祠「元宮」に神として移され、５９年には「天皇の許可を得て、招魂の儀を行い、本殿に遷し合祀。」されました。
靖国神社は、皇族を合祀することによって、それまでの神社の性格を変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靖国神社の特徴に、全戦没者の合祀という点にありますが、臣民のみを祭神とする「別格官幣社」であったため、戦前は、皇族・北白川のために、別に神社を建てていたのです。
靖国神社は、皇族を合祀したため、数百万祭神を１座として「靖国神」として総称していたものを、わざわざ皇族２人のために、１座を設けることにしました。
　　私たち日本人は、「台湾」「蒙彊鎮護」の神が今、靖国神社に祭神として祀られ、侵略神社のシンボルであった天照大神は伊勢神宮に、明治天皇は明治神宮にそれぞれ鎮座していることを、アジアの人々に、説明できるのかという思いになります。
１０．中国・大連神社が、日本で再建されている驚くべき事実もあります。
　　大連神社が、下関で「大連神社」として再建されています。
大連神社は、大連の土地の神・天照大御神・明治天皇と共に、靖国神を祭神として、春の大祭日が「大連占領日」に起因していることからも、護国神社の性格も持っていた神社でした。
大連神社を日本に再建したということは、勝手に侵略した土地に神社を作って、神社のあった土地の神まで、日本に移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のです。

１１．神社ではありませんが、「神宮大麻」の問題も指摘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ここに実物を持ってきていますが、これが｢神宮大麻｣です。
神宮大麻とは、現在も伊勢神宮で作られ、全国の神社の統括組織である神社本庁を中心に、全国で配布されているものです。
神宮大麻は神社ではありませんが、各家庭に配布、掲示を強制することにより侵略神社以上に、日本はもちろんのこと、朝鮮半島・台湾などにおいて、思想調査や皇国臣民化教育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４３年の調査では、朝鮮だけでも２７０万枚も配布されています。

１２． 「国立追悼施設」をつくろうとする動きがあります。
　　アジア諸国から、小泉靖国違憲参拝に対する抗議の声が沸き、かつＡ級戦犯分祀を靖国神社が拒否している現状を打破する、政治的妥協策として浮上してきたのが「国立追悼施設」です。
これに対して、靖国神社にはすでに「無名戦士の墓」に相当するものとして、「鎮霊社」が存在するという論を展開する人もいます。この小さな祠は、実に不思議な存在で、敵国兵士はもちろんのこと、ヒトラー・ムッソリーニ、アウシュヴィツの犠牲者まで、同様に慰霊・顕彰している神社です。ここにも靖国神社の矛盾が現れています。
靖国参拝違憲派の多くの人は、建設計画に反対しています。
反対の理由は、「自衛隊の海外派兵など、これからの戦没者の顕彰施設になる。」｢戦争責任・戦後責任を曖昧にしたまま国立施設を建設することは、新たなる靖国神社を作ることである。｣「不戦の誓いを曖昧にした国立施設が出来る。」などです。
不戦を誓わない国立追悼施設がいつの日か、戦没者を顕彰する施設に変貌していくのは明らかであり、時の政治の価値判断によって、市民を戦争へと駆り立てる施設としての機能をもつ危険性があります。
＊ 最後に、

靖国神社問題を、Ａ級戦犯問題のみに矮小化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点を述べておわりにさせて頂きます。
中国・韓国などからも「国立追悼施設」建設推進の声もありますが、戦争責任・戦後責任を曖昧にしたまま、日本に国立追悼施設をつくることは、無宗教という名の靖国神社を作る危険性をはらむことであり、自衛隊の海外派兵などの日本の現状を考える時、これからの戦没者顕彰施設にな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と言えます。
あえて言うならば「戦歿者追悼問題」は日本固有の問題ではなく、あらゆる国における「無名戦士モニュメント」などの、捉え直しが必要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アジアをはじめとした諸外国からの参拝批判に対して、「内政干渉」と反発する声もありますが、靖国問題を政治課題としたのは、小泉が「首相になったら、靖国神社の公式参拝を行う。」と遺族会に公約したことに始まります。しかし現在、小泉は「個人として靖国神社に参拝するつもりだ。」と、政治問題ではなく個人の信教の自由論で、違憲判決から逃げようとしているので、「内政問題」にはならないというおかしな現象も生じています。
靖国参拝は靖国歴史観賛美であり、アジア諸国はもとより、アメリカなどに対する歴史評価に関わる挑発行為なのです。朝鮮半島・台湾出身者の合祀について、「人種差別をしていない結果である。」などという暴論も靖国自己中心思想から、導きだされる思想です。
靖国参拝違憲訴訟に象徴される闘いは、歴史を隠蔽するヤスクニの闇に光をあてて、真実を明らかにする闘いであり。
日本の戦争責任、強いては、戦後責任の曖昧さを問う闘いでもあり。
侵略戦争を肯定賛美する勢力が存在する限り終わることがない闘いと思って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琉球・沖縄から見た｢靖国問題｣
　　　　　　　　　　　　　　　又 吉 盛 清
(沖縄大学教員）
1．はじめに－沖縄の｢靖国問題｣
｢靖国問題｣とは、琉球・沖縄にとってどのような問題なのか。沖縄近代史の帰結の中で、この問題を考える時、次のようにまとめることが出来る。
すなわち古琉球から近世期の琉球王国が、近代に入り日本国家による一連の｢琉球処分｣を経て、暴力的に日本国家に統合され滅亡した琉球人が、日本人への｢同化｣、｢皇民化｣教育を受けて｢日本国民｣になり、国策として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動員される中で政治、軍事、宗教、教育、文化の総体としての天皇制イデオロギ－を強制されて受容し、沖縄人の｢靖国化｣が計られたことである。
今日的な課題としての沖縄人の｢靖国問題｣は、近代日本における絶え間ない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歴史の帰結が、アジア・太平洋戦争になり、日本国内で最大の惨状を呈したのが沖縄戦である。靖国神社は、政（軍）教一致の下で天皇制を後ろ盾に、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を容認して援護し、その旗振り役を務めてきた。その意味では、戦争犯罪の｢A級戦犯｣とも言うべき役割を果たしたのにかかわらず、戦後日本人は、その靖国神社の犯罪性も責任問題も国民的に問うことはなく、今日まで生き延びさせてきたのである。
靖国神社の今日のあり方は、戦後61年の日本人の生き方、思想性の反映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靖国問題｣は、小泉純一郎首相の参拝問題が呼び起こした日中、日韓、アジアとの｢反日問題｣もさることながら、何よりも、日本人自身の｢内なる靖国｣受容の体質をどのように克服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
｢靖国問題｣は、日本国民全体の問題として、日本国民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対する自省と戦争責任と植民地責任を自覚し、その責任をきちんと果たすことが出来るのか、どうかという問題でもある。なぜならば靖国神社の実態は、侵略戦争を正当化し、植民地主義を温存し日本国憲法の反戦、平和主義にも反してきたのである。
｢靖国問題｣についての日本人の事実解明と歴史認識は弱く、危機的な状況にさえあるというのが、私の見解である。
沖縄人もまた戦争と植民地の世紀の日本近代史の中で、琉球王国時代の平和主義を基調としてきた善隣友好の｢小国の論理｣を投げ捨てて、｢日本帝国｣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大国の論理｣に手を貸して、沖縄戦まで沖縄が中国、台湾、韓国・朝鮮とアジア侵略の役割を果たしただけではなく、沖縄人も兵士となって、多くのアジア民衆の生命と財産を奪い、塗炭の苦しみを与えたのである。その加害者としての責任は、実に重いものがある。
なぜ日本国家による被害者であった沖縄人が、国家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加担して加害者に転落したのか、その事由の一つは、前記のように沖縄人の｢日本人化｣、｢皇民化｣、の中で、天皇制イデオロギ－の総体としての｢靖国化｣を受容し、心身共に国家と靖国神社に囲い込まれていき、｢護国｣と｢愛国心｣と引き替えに生命を投げ出すまでになったことである。
それは、｢ヌチドゥタカラ（命こそ宝）｣を標榜し、絶対的な平和主義を信条としてきた沖縄（人）の伝統的な生命観の敗北を意味するものであった。加害者に転落した沖縄人の近代史は、｢靖国化｣で生命と財産を奪われた｢二ガユ(苦世)｣の歴史でもあったのである。

２．近代沖縄（人）の｢靖国化｣への道

琉球国が滅亡して、日本に統合された沖縄で｢靖国化｣への儀式が始まったのは、全国ですでに行われていた招魂祭の沖縄への導入であった。招魂祭は、日本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が拡大していく中で、戦死者を慰霊するという名目の下にその功績を賛え、戦死が決して無駄なことではなかったことを、遺族と関係者に納得させると共に、次の戦争と植民地支配に備えるものであった。
招魂祭は、このように日本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が不離一体の｢共犯関係｣にあって、｢国家死｣を次から次へと増大させてきたのである。その拠点になったのが東京招魂社である。
東京招魂社は、国家施設として｢忠君愛国｣の戦死者を選別して合祀を行い、国策の貫徹による｢国家死｣を吸収して、招魂社を支える基盤を作り出した。その東京招魂社が改称されて靖国神社となったのは、1879年（明治12）のことである。
琉球国はこの年に、日本国家に統合されて滅亡している。沖縄人は、このときから不幸にも靖国神社と運命を共にする日本国への｢同化｣、｢日本人化｣、｢皇民化｣、｢忠君愛国｣を受けて、富国強兵、殖産興業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向けた｢靖国化｣への道を歩み、日本国の戦争の世紀を戦場に送られ、国策としての｢国家死｣を遂げたのである。
沖縄人で最初に、日本国の侵略戦争と植民地獲得の国策の中で｢国家死｣を遂げたのは、日清戦争の一環として戦われた｢台湾植民地戦争｣の澎湖島上陸作戦で、戦死した屋比久孟治（那覇区西町）一人だけである。屋比久は後に台湾植民地支配の基礎を築いたとして靖国神社に合祀され、｢生きて国家を鎮護、死して神｣とされた。沖縄人としては｢忠君愛国｣の総元締である靖国神社の｢祭神｣第1号になった兵士である。
日清戦争までの沖縄は、琉球処分などによって日本国家に統合された後、明治政府に押し付けられた｢日本化｣や｢皇民化｣などを消極的に受け入れたが、日清戦争後は日本の勝利によって方向転換を遂げ、自発的に日本人になる｢国民化｣の道を選び取るようになっていくのである。
日清戦争後はまた、沖縄人の無批判な｢皇民化｣の受容と、｢大和（ヤマト）化｣への積極的な同化が進み、軍国主義の体制にがんじがらめにされて、多くの戦死者を出すことにもつながったのである。
沖縄では、屋比久の招魂祭が行われた記録は見つからず、詳細は不明であるが、靖国神社の合祀帳には屋比久の氏名が記入されている。沖縄で｢靖国化｣の招魂祭が大々的にプロパガンダを兼ねて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日露戦争による沖縄人兵士二千人余の参戦と200人余の戦死者を出してからである。招魂祭は沖縄各地で行われるようになり、｢官民一致｣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る。また｢慰霊｣や｢供養｣とは別のイベント的なものに転換していったのも、日露戦争後である。
日露戦争は、沖縄人が初めて｢自国防衛｣の名の下に、大挙して武器を携帯し、戦争というおろかな人類が編み出した合法的な大量殺りくを体験するものであった。この戦争体験が、次に続くイクサ（戦争）への出兵を容易にするものになり、沖縄戦まで多くの沖縄人兵士が、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加担する加害者と被害者の両面を併せもつ、沖縄近代史の道を歩むことになるのである。
沖縄人兵士の出兵への道は、明治初年の日本軍（熊本鎮台）の沖縄分遺隊の基地建設に始まった。そして、皇民化教育、徴兵令の一部施行、陸軍教導団への志願、徴兵令の全面施行による国民皆兵となって、戦場に送られていった。日本国家に統合されて最初の大戦となった日清戦争では、沖縄人兵士も参戦したが、一人の戦死者をだしただけで、県民的な規模では前線でも銃後でも、戦争体験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しかし、日露戦争は違っていた。徴兵令の全面施行によって県民あげての戦闘態勢が取り組まれたのである。
間切や村には、銃後を守り支援する軍人優待会、軍人家族救護会、愛国婦人会が結成されるようになり、従来の日本赤十字社沖縄支部と提携して、兵士や戦死者の遺族を支援し、軍事思想の普及や宣伝活動が行われた。日露戦争後は、その活動はますます活発になり、在郷軍人会も組織された。やがてこれらの国防組織が、満州事変後の日中15年戦争の中で、大日本国防婦人会、大日本婦人会、沖縄県軍事後援会、恩賜財団軍人援護会、銃後奉公会に再編・強化されていった。
そしてこれらの取り組みの中で、死者の軍人葬儀と招魂祭、墓碑の建立、遺族への戦死特別賜金が支給され、靖国神社に合祀されて、次の戦争を準備することになった。
靖国神社の｢地方版｣として沖縄県護国神社が招魂社から改称したのは、1940年のことである。その事由は、｢日清、日露の戦役をはじめ過去の戦役事変に際し国のため犠牲となられた県出身陸・海軍軍人、軍属の戦死者並びに戦病没者及び公務に基因して死没された方で靖国神社に合祀せられた祭神を祀り、その偉功と尊い犠牲を追想しその忠義の顕彰を無窮に伝えるためであった。｣（『沖縄県護国神社の歩み』沖縄県護国神社　2000年）
護国神社は、戦死者の功積や武勲には関係なく、｢祭神｣として扱う特異なものである。そこには国家と靖国神社が戦死者を｢祭神｣として扱うことによって、遺族や関係者、次の世代にもその｢国家死｣を正当なものと受け止めさせて、次の戦場に送り出したのである。靖国神社は、戦没者慰霊という大祭を継続することによって、戦争遂行の装置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たのである。
靖国神社に合祀された｢祭神｣が、護国神社に移されたのは、1931年の満州事変に始まる日中15年戦争によって、戦死者が急増したため、靖国神社の代替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ことが必要になったことである。地元にある靖国神社として、何時でも戦死者を出した遺族と関係者が、東京の靖国神社まで行くことなく｢対面｣できるようにしたのである。
靖国神社から移された沖縄人の｢祭神｣は、1940年の時点で、日清、日露戦争、朝鮮・韓国（義兵運動）、台湾鎮圧、シベリヤ出兵、第一次世界大戦、満州事変など356人である。その後アジア・太平洋戦争、沖縄戦があり、戦死者は増大し、1998年の｢祭神｣は、沖縄関係者が11万1660人、本土（日本）関係者6万7568人の合計17万9228人となっている。
護国神社は、戦後も靖国神社から｢祭神｣を迎えて合祀しており、以然として靖国神社の｢地方版｣としての神社の位置は変わってないのである。

3．現代沖縄の｢靖国化｣戦前回帰の道
　沖縄戦後の平和思想の原点は、軍事的なものや戦争に結びつく一切のものを拒否するものであった。それは沖縄近代史の沖縄人の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による加害の結果として招いた沖縄戦の最大の犠牲によって得られた貴重な体験に基づくものである。
日本国家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よる沖縄人の｢国家死｣は、あくまでも国家的な過ちによる無意味な死といってもいいものである。生き残った者と戦後の沖縄を生きる者の使命は、二度と戦争を起こすことなく、過ちをくり返すことがないように、戦争につながる一切のものを否定し、平和を創り出すために生きることである。言葉をかえていえば、沖縄人は、再び｢靖国化｣への道を歩むことがないように、決意を新たにすることである。
靖国神社や日本の小泉純一郎首相の戦争観に見られるように、戦死者の功積を賛え戦死を美化し、むりやり意義づけよう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
沖縄県は1995年に｢沖縄戦終結50周年事業｣として、｢平和の礎｣を建設した。｢平和の礎｣は、悲惨な沖縄戦を体験した沖縄人が、沖縄戦の実相と平和の尊さを全世界の人々に正しく伝え、真の平和を確立するために平和祈念、平和創造、平和交流、文化創造、平和共生を呼びかけたものである。
｢平和の礎｣の建設は、戦後48年目の時点で、｢平和｣と｢戦争｣の問題を体験者から引き継ぎ、今日的な課題と結合させて、実践的に活用できる｢平和祈念資料館｣と共に、実現したものであった。
　しかしその｢平和の礎｣が、｢靖国化｣の傾向を帯びはじめてきているのである。刻名されている2４万人余の戦死が、戦後日本の復興の礎になったと賛美して、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責任を免罪する動きや、アメリカ大統領、米軍関係者、自衛隊、日本国の小泉総理の｢参拝｣によって、沖縄戦の実相が糊塗され、戦争を起こした側と平和を守る担い手が判明できなくなってきているのである。
戦後の沖縄と沖縄人は、少なくともこれまで米軍と自衛隊の軍事基地に｢合意｣せず、｢異議｣あるメッセージを送り続けてきた土地である。それ故に安全保障体制を至上としてきた日米政府にとって、戦後の基地問題は、軍事基地に反対し平和を願う沖縄を全面的に切り崩す戦いの戦後史でもあったのである。その意味では、反戦平和を基調とする沖縄平和主義の原点として建設された｢平和の礎｣の｢靖国化｣を計ることは、日本政府にとって日米の安全保障体制を安定的に維持し、米軍再編成と自衛隊基地の拡大強化を進めるのに益するものである。｢平和の礎｣の｢靖国化｣は、現実的な課題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那覇地方裁判所は、2005年1月、小泉首相の靖国参拝をめぐる訴訟で、沖縄側（原告）の全面敗訴の判決を下した。沖縄靖国訴訟は、全国８地域で提起された中でも、｢沖縄県民を原告とした訴訟｣であり、その意義は、沖縄戦の実態を根源的に問うことであった。日本の司法官は、沖縄戦の認識や｢靖国問題｣も受け止めることが出来ずに、結果的にますます沖縄の｢靖国化｣を計る勢力に力を貸す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そして沖縄でも、この切り崩しの中で現世的な利益を求め、沖縄の未来と自己の生き方を振り返ることも少なくなり、闘いが弱体化し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ここでもう一度、沖縄｢平和の原点｣の担い手が自覚して、｢靖国化｣の道は戦争と植民地への道であり、人間の存立と相容れ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確認し、平和的に生きるとは何か、その意義を根源的に問うことである。
４．最後に－｢靖国化｣との決別

沖縄が今後共、日本の一部であり続けることはもはや前提ではなく、沖縄の｢自立｣も｢独立｣も一つの選択肢として考えている。それは21世紀の沖縄の平和が、東アジアとの友好的な関わりの中で、初めて確かな展望を見出す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それは沖縄の｢靖国化｣を否定し、新生沖縄の創造を意味する。
沖縄人は、琉球王国時代にその立国の基盤を、中国、朝鮮・韓国などアジアとの善隣友好の対外貿易に求めてきた実績がある。今日でもその伝統的、文化的な関連性で築き上げられたアジア観は、一貫して友好的なものである。
そのことでは、アジアにおける沖縄の立地上の平和の位置と役割は、大きなものがある。沖縄はこれからアジアとの連携を強め、沖縄主体の平和建設と自主自立への道を切り拓きたいのである。
8월 10일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발언록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2008년 8월 10일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또 다른 힘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촛불로 쓴 ‘YASUKUNI NO’ 글자와 거리시위가 전 세계에 야스쿠니신사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첫 메시지였다면, 2007년과 2008년의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가해 국적과 세대를 넘어 마음을 모으고,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일 간 전후보상운동의 힘이 쇠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변화의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공동행동을 통해 촛불을 더욱 크고 밝게 하는 산소 같은 힘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밝혔던 촛불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실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공동 행동의 날’의 순간순간은 언제나 그랬듯이 한도 풀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일본에서 많은 분들의 양심이 모여 촛불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행진 중 길 건너에서 나에게 계란을 던진 어떤 분들은 계란과 함께 자신의 양심을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아버지는 일본의 침략 전쟁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픔만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다가 일본 정부가 아버지의 죽음을 우리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동의도 없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나의 아버지는 영혼마저 야스쿠니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니의 신’이 되어 아직도 ‘군국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요구는 야스쿠니신사에 무단합사된 내 아버지 이사현의 이름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가족이라면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촛불을 들었고, 무단합사 철폐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하는 활동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006년 8월 촛불로 ‘YASUKUNI NO’라고 만든 글씨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된, 일본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촛불이 아닌가요. 몰지각한 인간들에게 감동은 못 주더라도 반성만이라도 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나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을 생각하지만 어제와 지난날들을 돌이켜 봅니다. 지금껏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포근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곤 합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촛불을 든 사람과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소망합니다. 끝으로 활동가도 운동가도 아닌 이희자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가정에 웃음 가득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소송 재판 원고 이희자 본인 진술서(2007.9.7) 
이희자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 소송 원고단 대표) 

재판장님, 

저는 1944년 2월 경기도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519번지에서 당시 일본의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동원된 이사현의 딸 이희자입니다. 

저는 생후 13개월에 생이별한 아버지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 1989년부터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단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해온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가까워옵니다. 오늘 야스쿠니신사 합사취하소송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아버지의 기록을 찾기 위해, 다른 피해자분들의 강제동원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야스쿠니 무단합사를 철폐하기 위해 벌여왔던 그간의 싸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어렵게 얻은 성과와 그보다 잦았던 숱한 좌절의 순간들이 겹쳐오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변했건만,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만은 한 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야스쿠니신사 합사취하를 원하는 유족의 한 사람이자, 기각판결을 받고 항소를 했으면서도 다시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단의 대표로서,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의 부당성과 그것이 유족들에게 주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사현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1921년, 당신이 징용을 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 집에서 할아버지 이삼봉과 할머니 신추제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고향 마을은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이고 너른 들판이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으로, 조상 대대로 전주 이씨 일가가 모여 살아온 곳이었고, 아버지가 태어난 집도 4대째 대를 이어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그 집에서 성장해서 농사를 지었고, 20살 때 19살인 어머니 한옥화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자식인 제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3년쯤 후인 1943년 1월입니다. 그리고 13개월 후에 아버지는 징용을 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23살,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1945년 6월 11일, 아버지는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자식, 일가친척들이 모여 살던 정든 고향마을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징용이 아니었다면 발 디딜 일 없었을 낯선 땅 중국에서 24년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제 아버지를 빼앗아갔나요. 누가 제 아버지의 청춘을 빼앗아갔나요. 진정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했나요.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워 목이 멜 때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 뼈 속까지 쌓인 한을 느낄 때마다 일본을 원망합니다. 일본 때문에 아버지와 생이별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온 몸으로 총칼 없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때문에 겨우 24살에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던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가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일본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것이 억울하고,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책임을 묻고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 재판정에 섰습니다. 

제가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일본에 처음 온 것은 1991년 8월입니다. 피해자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유족들과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만 알았지, 그곳에 제 아버지가 모셔져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버지의 합사 기록을 본 것은 1997년 <군인군속명부>를 통해서였습니다. 명부에는 아버지가 1959년 4월 6일자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고 쓰여 있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야스쿠니신사에 직접 문의해서 받은 합사증명서에는 ‘중국 광서성 101중대 181병동, 1945년 6월 11일 사망’이라는 아버지 생애의 마지막 날과 최후 주소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945년에 돌아가셨다는 걸 제가 안 것이 1992년입니다. 아버지 생사라도 확인하겠다고 피해자단체 활동을 시작하고도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1959년에 합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가 생사라도 알려주었다면 우리 가족은 호적 정리 때문에 어딘가에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자택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거짓 사망신고를 하느라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야스쿠니신사는 무슨 자격으로 가족에게 생사도 알리지 않고 합사를 했단 말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군국주의 신사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치욕스럽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징용을 갔고, 일본이 자행한 전쟁 때문에 불행하게 죽었는데, 24살 젊은 영혼마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곳에 50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001년 8월 14일, 합사취하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야스쿠니신사를 찾았을 때, 신사측 관리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전쟁 당시 일본인으로 참전했고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 당연하고, 한번 합사되면 모두 하나의 혼령이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친척이 강화도에 있는 ‘백련사’라는 절의 주지였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불공을 드리시곤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 절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돌아가셨다면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일본의 종교시설인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야 한다는 건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거부는 희생자 유족의 권리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그 유족들이 망자의 혼이라도 평안한 안식을 얻도록 기원하고 유족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재판장님,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유족들에게 주는 피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이라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후 13개월에 아버지와 생이별해서 겪은 슬픔과 그리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7년 만에야 생사를 확인했는데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이미 4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치미는 분노, 강제로 끌려간 전쟁에서 죽은 아버지를 일본을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놓은 데 따른 억울함과 치욕, 이런 것들이 수십년간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 ‘한’이라는 고통입니다. 

재판장님,  

부디 원고들의 한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유족이 합사를 원하지 않는데도 합사를 철폐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7일

원고  이 희 자

� 이하의 기술은 졸고 ‘우리에게 야스쿠니신사는 무엇인가’, “내일을 위한 역사” (서해문집, 2006년 여름 통권24호)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第一条: 平和条約及びこの条約の効力発生と同時に、アメリカ合衆国の陸軍、空軍及び海軍を日本国内及びその附近に配備する権利を、日本国は、許与し、アメリカ合衆国は、これを受諾する。この軍隊は、極東における国際の平和と安全の維持に寄与し、並びに、一又は二以上の外部の国による教唆又は干渉によつて引き起こされた日本国における大規模の内乱及び騒じょうを鎮圧するため日本国政府の明示の要請に応じて与えられる援助を含めて、外部からの武力攻撃に対する日本国の安全に寄与するため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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